
I. 서 론

한국은 오랫동안 ‘마약청정국’이었다. 그러나 UN이 
정한 기준인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라

는 기준을 넘으면서 2016년에 그 지위를 상실했다[1].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1년 9,174명에서 
2016년 14,214명이 검거되었기 때문이다[2]. 특히, 문
제성 약물 섭취는 음성적으로 행하는 암수 범죄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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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약물중독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하여 한국의 약물중독 대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했으
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국가 간 차이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은 약물중독 대처에 표면상으로
는 유사한 시스템으로 중독자와 그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차이점 또한 발견되었다. 한국은 약물중독 
대처만을 위한 기구가 없으며, 단약이 어렵고 재발이 쉬운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원조가 미흡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 첫째, 약물중독만을 위한 대처가 필요 둘째, 통합적
인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긴밀하고 상호보완적인 연계 셋째, 치료와 재활에 대한 지속성과 적절성이 필요, 
넷째, 예방 교육의 콘텐츠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 중심어 :∣서비스전달체계∣약물중독∣예방교육∣재활∣연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addiction measures by comparing th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drug addiction in Korea and Japan. The method of research in this study 
is literature research.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nter-Country Difference Act. 
According to the study, South Korea and Japan were supporting addicts and their families with a 
seemingly similar system for dealing with drug addiction. But the difference was also found.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on coping with drug addiction is, first, that Korea does not have 
an organization that only supports drug addiction. Second, continuous aid was insufficient even though 
it was an easy addiction to recur. As a suggestion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countermeasures for 
drug addiction alone are needed. Second, close and complementary links are needed within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Third, persistence and appropriateness fo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re needed. Fourth, it suggested the need for preventive educatio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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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검거된 인원의 28 배를 잡고 
있다. 즉, 2020년 현재, 약물사범 18,000명 검거를 근
거로 하여 약 50만 명이 문제성 약물 섭취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문제성 약물사용은 중독자 개인은 물론, 그를 둘러싼 
가족과 사회를 병들게 한다. 우리에게 회자되었던 ‘버닝
썬클럽’사건이 바로 그러하다. 또한, 최근에는 약물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그 심각함이 크다. 그
동안 국가는 이러한 약물중독 자의 정신적, 신체적, 심
리적 치료를 위해 전국에 21개소의 국립병원과 13개소
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두어 의존자의 사회 복귀
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4]. 

그러나 약물중독은 전 생애에 걸쳐 단약이 어렵고 단
약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재중독이 쉽게 일어나는 질병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 
병원의 병상 수의 부족은 물론, 중독센터의 서비스 제공 
인원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게다가 한국은 약물중독
만을 위한 시설이나 지원이라기보다는 약 600만 명에 
해당하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의 4대 중독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어 약물에 대한 심각성에 비하여 
약물 의존자만을 위한 충분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 그러므로 약물중독 개입에 대한 서비
스 전달체계를 탐색하여 약물중독 대처에 적극적인 방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찍부터 중독의 문제가 
심각했던 일본의 중독 대처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탐색하는 일은 중요하며 이러한 탐색을 통하여 한국의 
약물중독 대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동안 약물중독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형사 처벌을 우려하여 치료를 피하는 약물중독자들에
게 자발적으로 상담과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6]. 약물중독 치료에 공적 의료보
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7],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장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치료공동체 시설을 
마련해야 하다는 연구 등이 있다[6]. 또한, 중독자 재활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8][9]. 최근에는 삶
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한국형 치유모델을 
제시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10].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국가 차원의 약물중독의 정책이나 치료 등의 연
구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다. 즉, 보건복지부의 주관아래 실행되는 약물중독
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떠한 전달과정과 관리 감독을 
거쳐 중독자와 그의 가족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인 전체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서비스 전달체계, 전체를 
파악한다는 사실은 약물중독 대처에 있어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음과 더불어 중복되어 있는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기에 전체 상을 살펴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 한국과 일본의 약물 중독
자를 위한 국가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어떠한가? ⸥ 라는 
연구문제를 화두로 삼아 양국의 약물 중독 대책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 한다.

Ⅱ. 문헌고찰

마약(narcotics)은 ‘narkotikos’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한국 국가법령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마약류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약물중독에 빠지
게 만드는 물질을 말한다[11]. 즉, 신체가 독성약물 물질
에 오염되는 것으로 칼 A. 메닝거는 ‘자살론’에서 갑작스
럽고 급격한 자기파괴는 자살이며 만성적 자기파괴는 
중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2]. 그만큼 중독은 자신을 
심약하게 만들며 몸과 마음을 파멸시킨다. 중독에 빠지
면 중독자는 중독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며 자신의 갈
망을 만족시키는 중독성 물질의 노예상태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중독자는 더 이상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니
라 약물에 의존하는 의존자이며 자기 통제력의 결여로 
점점 더 반복적인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파생되는 우울, 소외, 불안
이 증대함으로 인해 중독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도 사람은 어떠한 물질
이나 행위에 중독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것 하
나에 몰두, 몰입, 의존, 중독 등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만큼 현대인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중독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중독의 원인은 무엇인가? 

중독의 원인은 유전이나 질병, 또는 정서·심리·사회학
습 등이라는 관점이 있다. 중독을 심리적인 결핍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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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강수돌(2018)은 당사자들의 “심
층적인 두려움과 내적인 자율성의 결핍으로 이 내적인 
자율성이 결여될 때,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으로 중독
이 발생, 두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회피할 수
단, 즉 두려움의 방어기제로 약물을 찾는다고 설명한다
[13]. 박상규(2009)는 사회경제적인 빈곤, 직업 없음, 
교육 수준 낮음과 가정과 사회 환경이 불안정하고 지지
를 받지 못하는 상태일 때 더 중독의 가능성이 높으며 
중독은 처음에는 쾌락과 고통을 완화하는 긍정적 보상 
경험에서 시작하며 ‘갈망-통제력상실-부정적인 결과에
도 그 행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4]. 이
외에도 김진숙·차명희(2019)는 약물 중독자의 권유에 
의한 접근성을 중독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15]. 

이러한 중독은 당사자 개인은 물론 가족, 공동체 전
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다행히 최근, 중독은 치유되어
야 하고 회복돼야 한다는 인식과 아젠다가 형성되어 가
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증가하는 중독자의 수에 비하
여 좀 더 적절한 치료와 재활 지원이 부족하다. 그러므
로 본 고에서는 중독자 개인은 물론, 그를 둘러싼 가족
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한·일간의 약물중독 대처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비교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약물중독의 현황과 대처를 
하나의 약물중독이라는 동일한 경계로 상정하여 양국
을 비교하는 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나라의 
약물중독에 관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교를 통하여 구
체적으로 확인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약물중
독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은 일본의 후생성, 경찰청, 약물남용대
책추진본부 등의 자료에 의지하였다. 한국 역시 보건복
지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검찰청, 형사정책연구
원 등의 자료를 취하였다.

상기의 한국과 일본의 자료들은 약물중독에 대한 국
가와 민간의 대처 자료로 자료의 수집은 2020년 8월
-2021년 6월까지 이루어졌다. 특히, 약물중독은 국가

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적인 데이터와 자료
만을 취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자 1인이 일본어에 능
통하여 원문을 번역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의 대상이 한국
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를 비교하는 것이기에 차이법
(difference)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차이법은 어떠한 
현상을 비교하여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방법[16]으로 다른 국가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게 
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에 적절한 분석이라고 사
료된다.

연구의 엄격성은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는 것이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전달체계에 존재하는 공적인 실제 자료를 취하였기에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서
는 이론적 타당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론적 
타당도는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가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인 자료를 취하였기에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아울러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
용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캠벨(D.T. Cambell)
이 제안한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방법으로 중독전
문 교수 1인, 중독연구 박사 1인의 검토를 받았다[17].

Ⅳ. 한국의 약물중독의 이해 

1. 한국의 약물중독의 역사와 현황
한국의 문제성 약물의 역사는 아편 문제로부터 시작

된다. 조선은 1882년 청나라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朝淸商民輸陸貿易章程)’ 체결과 1876년 개항으로 청나
라의 상인들에 의해 인천과 한성에 아편이 유입되어 전
파가 가속화되었다[18]. 1912년 단속된 아편 흡연자만 
해도 35,730명으로 심각했다[19]. 

이에 조선총독부는 1919년에 ‘조선아편취체령’으로 
아편 재배를 단속하기도 했지만 1925년, 전쟁 경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막대한 아편을 생산했다[20]. 아
편이 더욱 확산된 것은 1945년 해방과 한국전쟁 때였
으며, 1960년대는 마약사범근절을 위하여 집중 단속을 
시작하여 1967년에 이르러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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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70년대 미군 부대의 기지촌을 중심으로 대마초가 
사회 각계각층으로 전파되어 1975년경에는 대학가를 
비롯한 연예계에 대마초가 확산되었다. 

마침내 정부는 1976년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여 대대
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대마 흡연자 1,460명을 단속하
는 등 단속을 강화하자 1980년부터는 대마초 사범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
울올림픽 시기에 필로폰이 국내에 급증하자 정부는 
1989년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필로폰 제조조
직에 대한 집중적 단속으로 국내의 거의 모든 필로폰 
제조를 근절시켰다. 이에 따라 90년-92년까지 마약 진
공 시대(Drug Vacuum Period)를 맞이하게 된다. 
1990년대 후반의 국내 경제난과 맞물려 다시 필로폰 
중독자가 증가하였고 가격이 폭등하자 청소년층에서는 
값이 싸고 구입이 쉬운 본드, 신나 등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사범이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는 국제
화 교류에 신종마약류가 밀반입되고 국제마약 조직이 
국내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20].

한편, 현재 한국의 약물 관련 현황 가운데 한국의 약
물류 관리종합대책(2020)에 따른 약물 사범별 범죄명
은 투약 6,301명(50.0%), 밀매 2,628명(20.9%), 밀경
작 1,126명(8.9%), 소지 965명(7.7%) 순으로 나타났으
며, 전체 약물 사범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현재 16,044명을 기록, 10년 전보다 64.9% 증
가하였다. 재약물 범죄율도 증가하여 ’18년 36.6%, ’19
년 32.3%를 상회하고 있다[1]. 이와 같은 정황은 과거
와 달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쉽게 입수 할 수 있
어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19세 
미만 청소년의 약물 사범은 239명으로 전년(143명) 대
비 67.1% 증가하는 추세로 약물 문제 대처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21].

2. 한국의 약물중독 대처에 대한 서비스전달체계
이러한 문제성 있는 약물 섭취는 중독자 당사자는 물

론, 가족과 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미치며 개인의 의지
만으로 단약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불법 
약물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과 약물중독을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
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료 보호 사

업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교육부, 

특별시,광역 ⤓
마약퇴치운동본부

국립병원⤓

상담센터 ←정신건강 ← 
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

노인,저소득아동,
재해돌봄 ←보건소⤓

복지관, 
학교,사회서비스,
청소년상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
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국공립. 

민간)정신요양.재활시설

그림 1. 중독관리서비스전달체계[5]

첫째,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마약퇴치운동본부
는 중독자 치료 및 재활뿐만 아니라 대국민 예방 교육·
홍보는 물론, 각 부서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 외교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연계되어 마약류 관리 및 제도 개선을 구축하고, 검찰, 
경찰, 관세청,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불법 
마약류 단속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여, 불법 사이트 차단 및 국내외 불법 마
약류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광역시를 통한 전국 21개소의 국립병원과 총 
50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1].

셋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복지관, 학교, 청소년
상담센터, 정신겅강증진센터 의료기관을 통한 사회서비
스를 전달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에서도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마약퇴치운동중앙본부를 포함하여 국내 
13개소에서 교육, 재활 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을 위해서는 의존자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 가족 
상담,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
여 가족의 역기능을 치유하고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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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본의 약물중독의 이해 

1. 일본의 약물중독의 역사와 현황
일본의 문제성 약물의 역사는 1885년, 영국과 일본

이 아편 유입 방지 조약을 맺은 것이 시초이다. 그 후, 
1899년 ‘야생아편관리법’이 제정,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을 위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성제 등 
약물 중독의 문제는 사회 문제화 되었으며 마약 등의 
약물 문제는 일본의 고심거리였다[22]. 

일본의 약물 의존에 대한 확산은 크게 세 차례로 분
류된다. 첫째, 제1차 확산시기(1945-1956)는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전국의 농·어촌까지 급속한 확산과 불법 
마약 거래조직(야쿠자)의 자금 마련의 방편으로 사용되
었다. 또한, 일찍부터 입시전쟁의 문제가 있었던 일본은 
현실도피로 학교를 중단한 젊은 층에서 신나가 남용되
어 매년 약 2만 명의 청소년이 경찰에 입건되고 40-60
명이 신나를 흡입하다 사망하기도 했다. 둘째, 제2차 확
산시기(1970-1995)는 외국으로부터 가루 형태로 밀반
입이 특징인 시기로 이시기는 주로 도박, 성(性), 장거리 
운전 등의 동기로 사용이 급증하였다. 셋째, 제3차 확산
시기(1995-현재)는 각성제뿐 만이 아니라 주사기를 이
용하거나 빨대, 호일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
었으며 저 연령층의 무분별한 남용이 심각하였다. 특히 
이시기는 다수의 외국인이 마약의 공급원으로 작용했
으며 최근에는 여성의 이용률과 재 범죄 비율의 증가 
추세에 있다[23].

일본의 약물중독의 문제는 약물 사용양의 증가이다. 
2017년 후생노동성의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아편, 대마, 
각성제 등의 압수량은 2008년, 831.5kg에서 2017년, 
1510.9kg, 각성제는 402.6kg에서 1136.6kg 증가한 것
으로 9년 사이에 무려 734kg이나 증가했다. 반면에 약물 
남용자의 수는 14,019명, 이중 미성년자, 93명, 재범사용
자, 10,284명, 폭력단 관계, 4,796명, 마약 밀수입자 검거
는 316명으로 2007년과 비교하면 마약 밀수입자 검거를 
제외하고는 감소된 수치이다[24]. 이러한 감소는 범정부
적인 종합적 대책이 주효했다. 정부의 전략으로는 ‘재남용 
방지 등을 위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연계 강화’, 
‘조직범죄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 ‘밀수 동향 등에 따른 
정확한 대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하고 있다[25].

2. 일본의 약물중독 대처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문제성 약물 사용을 범죄

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성 약물은 정신에 작용하는 화
학물질로 쾌감, 고양감을 수반하기에 억제하기 어렵다. 
사용 방지를 위해 일본은 중앙과 지방정부, 병원 그리
고 민간단체 등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대처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오래전부터 약물에 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였기에 일찍부터 규제와 처벌, 치료, 상담,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대책과 서비스 전
달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하고 다각적인 규제정책이다. ‘약물의존대
책추진본부’에서는 조직범죄와 밀수 등에 따른 대처로 
약물 밀매조직에의 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다양화하
는 유통에 대한 감독으로 국제적인 제휴와 국가 간의 
협력을 추진하여 해상, 항만 등을 감시하고 있다[26].

둘째, 홍보와 계몽을 통한 상담체제의 내실화를 취했
다. 마약사용은 개인 혼자서 시작하는 경우보다 주위의 
권유나 집단으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
약에 대하여 무지한 소치임에 기인하므로 정부는 마약
의 폐해에 대해 홍보와 계몽을 실시했다. 청소년에 의
한 약물 남용 근절과 방지를 위하여 학교 등에 지도·교
육의 충실은 물론 지역사회의 약물근절 의식 양성과 미
연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곳은 2012년 현재, 전국의 보건소 495개소, 정신보
건복지센터(전국에 69개소, 동경도에 3개소·각 도도부
현(都道府県)에 1개소·각 정령지정도시에 1개소)와 전
국의 약물 단속부(7국·1지국·1지소·3분실)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 건수로는 보건소 11,672건, 정신
보건 복지센터 6,266건, 마약 단속부 1,144건으로 총
합계 19,082건이다[26]. 

셋째, 의존에 대한 예산편성이다. 정부는 의존의 심각
함을 인지, 지역 생활 지원촉진사업비인 505억 엔의 내
수를 제외하고도 홍보·지역의 지원체제 정비·전국거점
기관의 의료 지원치제 정비·민간단체 지원·조사와 연구
사업의 실시를 위해 2018년 6.1억 엔의 예산을 2020
년에 10.6억 엔의 예산을 투입했다[26]. 예산증액은 의
존에 대한 치료법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많은 일을 
하는 동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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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 약물 중독대처의 서비스전달계의 전체상[25]

넷째,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체계이
다. 1997년에 설치된 ‘약물의존대책추진본부’는 정부 
내각의 범죄 대책 각료회의와 약물 의존대책추진 회의, 
간사회, 서무 전반, 지방본부의 체계를 거쳐 중독에 대
처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경찰청, 법무성, 재무성, 문
부과학성, 국토교통성 등의 협력을 얻어 후생노동성에
서 처리하는데, 전국 도도부현과 입국관리국, 세관, 지
방후생 마약단속반, 해상보안부, 보호관찰소, 소년감별
소 등에 설치하여 약물의존에 대처하고 있다. 

위의 [그림 2]는 일본 약물중독 대처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로 먼저, 국가는 전국의 중독 관련 거점 병원
과 47개의 도도부현, 20개의 지정도시와 전국규모의 
자조 그룹, 민간단체 등에 중독사업을 위탁하며 관리 
감독한다. 

둘째, 국가 지원을 받은 전국의 병원에서는 치료, 상
담, 지도자양성과 연수, 정보수집 및 분석, 그리고 중독
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셋째, 47개의 도도부현과 20개의 지정도시에서는 의
료체제와 상담체제를 마련하여 의존증 전문의 의사 배
치, 관련 기관과의 연계, 정신보건 복지센터의 상담거점 
마련, 가족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실시 지역 생활 
지원촉진으로 전문의료 제공, 조기발견, 당사자와 가족 
지원 상담, 계몽 활동 등을 한다. 

넷째, 중독에 관한 전국규모의 민간단체와 자조 그룹
에서는 중독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보급과 상담 
지원, 계몽 활동 등을 하고 있다. 

Ⅵ. 결론 및 함의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약물중독의 서비스 전달체
계를 비교하였다. 비교를 통한 결론에서 한국과 일본의 
유사한 점은 약물 중독의 서비스 전달을 국가 가 주도
한 다는 점과 일본은 후생성, 한국은 보건복지부를 필
두로 하여 산하기관에 연계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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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은 중독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치료와 재활
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각 기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제성 약물 섭취를 범죄
로 취급, 국가는 단속과 처벌은 물론, 사전의 예방 교육
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전국 21개소의 국립병원과 
총 50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
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마약퇴치 운동본부는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와도 연결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중독에 대한 서비스전달에
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국가의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약물중독에 대한 접근성의 면이나 지속
적인 대처는 아쉽다. 그 한 예로, 국가 지정병원 21개소
의 병상 수는 317개뿐으로 10만 명이 넘는 국내 약물 
중독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특
히, 단 중독이 어려운 약물의 경우는 그 심각함이 더하
다. 둘째, 일본은 약물중독대처에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자적인 충분한 예상편성으로 홍보와 계몽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까지 실행했지만, 한국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4대 중독을 전체 중독의 범주로 포함하
여 치료하고 있었다. 이렇게 약물 의존자만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각 부서 간의 연계는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지
만, 전체를 통괄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로서의 기능
은 각 부처 간의 업무충돌과 서비스 분절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본
에서는 전체 기관들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적절하게 연계했었다. 넷째, 민간의 협력이다. 한국은 
지역에서의 민간 기관은 아주 극소수의 중독자만을 돌
보았으나 일본의 경우는 민간이 지역사회 안에 중독자
의 시설을 마련,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과 기초수급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치유가 되도
록 했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문제성 약물에 대한 사회문제 
대처 역량이 강화되어 민간단체도 전문화 되어 있었으
며 민간이 운영하는 전국 규모의 자조 그룹인 마약중독
자를 위한 ‘다르크’만 하더라도 전국에 100개소가 넘는
다〔27〕. 이를 보면 한국의 약물 중독자를 위한 시설 부

족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일본의 약물중독
을 대처하는 민간단체로는 비영리법인 아스크, NPO 
전국 약물 의존증자 가족연합회, 딸기회, 일본정신보건
복지사, 공사협회 등이 있다[28]. 위의 기관들에서는 약
물 중독자의 치료·사회 복귀 지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
원의 내실화 강화를 통한 재 남용 방지, 상담의 충실, 
충실한 의료체제는 물론, 약물 의존자 가족의 상담 지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중심은 후생성으로 후생성에서는 중
독의 문제를 질환으로 간주, 중독에 대한 적절한 대책,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중독 당사자나 가족을 위한 치
료와 목적으로 의존대책 사업으로 민간단체를 지원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중독 서비스 전
달체계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일본과 달리 약물중독 대처만을 위한 
기구나 지역보호센터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한국의 약
물중독자는 2020년 단속인원만 해도 1만 8050명으로 
단속되지 않는 잠재인원까지 추정하면 국내 약 50만으
로 추정하고 있다[29]. 그렇지만 사회복귀시설이나 상
담 시설은 1-2개 정도로 시설은 지극히 부족[30]하다
는 데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한국의 중독대처는 4대 
중독 가운데, 알코올 중독 관련의 서비스 지원이 대부
분을 차지한다. 약물중독은 다른 중독과 달리 경찰 등
의 단속에 걸려야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중독
자가 더 많으며 문제성 약물을 섭취하는 사람은 환각, 
착시를 불러일으켜 사고, 폭력과 범죄를 유발한다. 또
한, 최근에는 문제성 약물에 노출 연령이 낮아져 청소
년의 중독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제언으로는 약물중독만을 위한 기구가 절실히 필요함
을 제언한다. 

둘째,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긴밀하고 상
호보완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논의이다. 각 
부처 간의 연계는 상황에 따라 양면성을 지닌다. 약물
중독의 단절을 위해 상호 협조와 보완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각 부처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의 중복이나 다른 부처로의 업무 이관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탐색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민간의 자조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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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체까지가 일목요연하게 홍보, 치료, 교육, 재활, 
상담 등의 지원체계가 촘촘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제언으로 국가의 총괄적인 감독을 기본으로 각 부처 간 
서비스 지원체계가 명확하기를 제언한다. 

셋째, 치료와 재활에 대한 지속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의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물은 회복이 어렵
고 재발이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는 중독이다. 그만큼 
지속적이고 적절한 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은 당
사자는 물론, 역기능적으로 되어버린 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 재활, 직업훈련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서
비스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우선적
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약물 중독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단약이 어
렵다. 그러므로 약물 중독 위험에 대한 예방 차원의 교
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약물중독 대처에 대한 서비
스 전달체계를 탐색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약물
중독에 대한 정책의 차이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주체
가 되는 기관의 상이함, 그리고 사회구조의 다름으로 
인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이 연구
의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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